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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이 아닌데도, 압수 물품을 못준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 국민권익위, 취미 목적으로 해안가에서 채집한 수석을 임의제출 받은 
경찰에 해당 수석을 환부하도록 ‘시정권고’

□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소유자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에게 돌려주는 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해안가에서 

수석을 채취한 행위를 단속한 경찰관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소유자가 임의로 제출한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소유자에게 환부하라고 시정권고 했다.

□ 지난 4월 18일 수석수집가 ㄱ씨는 동료와 함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도에서 수석을 채집하던 중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공유수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채집한 수석 17점을 임의제출 하였다.

   이후, 경찰은 개인이 공유수면에서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소량의 

돌․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공유수면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ㄱ씨는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도 임의제출한 증거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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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자 본인이 채집한 수석을 반환해 달라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검사·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버리거나 잃어버린 물건,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할 수 있는데, 임

의제출의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에 대해 몰수의 선고가 없으면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압수물을 반환해야 하는 점, ▴국가가 수석 

17점에 대해 국가 소유로 판단하여 경찰에 환부 청구한 사실이 없는 

점, ▴공유수면법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도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가 소유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에 따라 경찰이 ㄱ씨가 

임의제출한 수석 17점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환부하도록 

시정권고 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경찰이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을 

환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경찰의 권한을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찰이 향후 임의제출 압수물 관리에 있어서 관련 규정을 더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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